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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경제학자 Edward Glaeser의 영향력에 따라 지배적 도시정책 담론으로 부상한 글레이저노믹스를 해체하여 비평한

다. 우선은 다섯 가지 핵심적 도시정책 처방에 주목한다. 이 담론에 따르면, ① 교외보다 도시 집적이 이상적 정책 공간이고,

② 도시정책의 표적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하며, ③ 생산보다 소비에 기반한 도시경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Glaeser는

④ 복지보다 교육, 직업훈련, 기업가정신을 통한 개인의 자립을 우선시하며, ⑤ 풀뿌리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참여

민주주의보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시정 리더십을 더욱 효과적이고 유용한 거버넌스 양식으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이항 구도의 대립 관계, 즉 이분법 논리를 동원해 나름의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담론의

성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화/타자화의 담론적 기술은 도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책적 딜레마의 상황을

조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글레이저노믹스 정책에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정치가 내재하고, 공간적 케인스주의와

제도적 호환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주요어 :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 해체, 신자유주의, 공간적 케인스주의 

Abstract : This article is designed to deconstruct and critique a dominant urban policy discourse Glaesernomics,
which is found to comprise of five key policy prescriptions that ① support urban agglomerations as an ideal
policy space over suburbs; ② prefer public investment targeting at people rather than places ③ prioritize 
consumption over production as urban economic base; ④ encourage policy measures aiming at self-reliance
while discouraging welfare; and ⑤ promote strong city leadership able to dampen civil discontents and 
complaints. The Glaesernomics policy package as such relies on a set of binary oppositions, in and through
which the positive self and the negative other are distinguished and in turn overvalued/undervaled. Such a 
dichotomous discursive technique, however, is observed to form policy dilemmas instead of making urban 
problems in question solvable. Besides, neoliberalist ideology politics immanent to the Glaeserian policy 
prescriptions and an issue of institutional incompatiblity (particularly with spatial Keynesianism)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laesernomics, Urban policy, Deconstruction, Neoliberalism, Spatial keynes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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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시에 대한 담론은 … 객관적 리포트 그 이상이다. 도시 

담론은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고 

행동을 자극[한다.] … [담론은 도시의] 운명에 대하여 … 납

득이 가능하도록 … 일관화된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게 한

다. (Beauregard, 2003:xi)

Beauregard(2003)의 말처럼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고 행동을 자극”하는 이 시대의 대

표적 도시 담론으로 글레이저노믹스(Glaesernomics)가 

있다. 글레이저노믹스는 하버드대학 도시경제학자 Edward 

Glaeser와 경제학을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로서, 

신고전 경제학 접근을 일부 수정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도시의 경제와 인구 성장을 이론화하고 나름의 도시정

책을 합리화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Peck, 2016). 어

메니티가 양호하고 풍부한 곳에 인재(인적자본)가 몰리

고 이들의 긍정적인 집적 효과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글레이저노믹스의 핵심 주장이

며, 이와 같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메니티

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외화를 억제하는 대신 

도시 집적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과 실행의 필요성도 강

조한다(Glaeser et al., 2001; Glaeser and Gottlieb, 2008).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는 대중서에 가까운 �도시의 

승리�와 �도시의 생존� 출간으로도 이어졌고(Glaeser, 

2011; Glaeser and Cutler, 2021), 모두는 ‘패스트 번역

(fast translation)’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출간하자마자 

한국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며 널리 유통되고 있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 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1) 글레이저노

믹스의 도시 분석, 문제 진단, 정책 처방에 대한 우리나

라 학계의 평가와 정책 기관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

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매우 강하다(이우종, 

2013; 김갑성, 2015; 김재익, 2019; 김승배, 2020; 천의영, 

2022). 

이러한 우호적 반응의 맥락에서, Glaeser가 컨설팅, 강

연, 언론 인터뷰 등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도시 

비전이나 정책 마련에 관여했던 사례도 여럿 있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2013년 3월 20일자)는 2013년 비전코리

아 제21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

쟁력’이라는 인식하에 … 서울을 창조경제도시로 만들어

야 한다”는 도시선언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을 제시”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Glaeser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다.2) 2018년 7월에는 아시아 부동산학회 국제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위대한 도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기도 했었

다. 이 자리에서 Glaeser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

울과 한국 사회 전반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서울의 

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건물의 높

이를 규제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

했다(매일경제, 2018년 7월 10일자). 

2022년 11월 한국경제신문에서 �도시의 생존� 번역서

를 출판한 이후에는 온라인 강연 활동이 두드러진다. 예

를 들어 Glaeser는 2023년 10월 16일 동아일보(2023년 

10월 16일자)가 주최한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에 온라인

으로 참석해, “세계 도시의 흥망성쇠를 정리하고 한국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 업무 공간과 거주 및 공공 공간을 유연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화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17일에는 산업통상자

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

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온

라인으로 진행된 기조강연을 맡았다(그림 1). 이 강연에

서 Glaeser는 “한국의 도시들은 개방성, 교육･방역시스

템, 도시 기능, 한류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 글로

벌 인재를 끌어당기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테크와 헬스케어 산업의 허

브가 되려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업 여

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살기 좋

은 도시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서울경제, 2023년 10월 

17일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적 관점으로 부상하여 한국 사

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글레이저노믹스 정책 

담론을 ‘해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해보

고자 한다.3) 우선 2장에서는 글레이저노믹스가 자아와 

타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이항 구도의 대립적 관계, 즉 

이분법 논리를 바탕으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정당화하

는 측면을 부각한다. 이러한 담론적 기술이 글레이저노

믹스의 핵심 정책안을 제시하는 데에서 광범위하게 동

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적/교외화, 사람/장소, 소비

/생산, 개인의 자립/사회적 복지, 하향식 리더십/상향식 

시민사회를 선호/거부, 촉진/억제, 이상화/타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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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글레이저노믹스 정책 담론이 구성되어 있다. 

3장에서는 이분법에 기초한 담론적 기술이 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낳기보다 정책적 딜레마의 상황을 조성하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도시/비도시, 정량적/정성적 인식

론, 집적/스프롤, 사람/장소의 이분법 때문에 생성된 딜

레마의 상황에 주목한다. 아울러, 3장의 후반부에서는 

글레이저노믹스 정책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

로기 정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호환성의 문제도 공간적 

케인스주의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2~3장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글레이

저노믹스 도시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며 필요한 후속 연구 과제도 제시할 것이다.

II. 해체

Glaeser는 1967년 미국 뉴욕 태생의 경제학자이다. 학

부는 1988년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박사

학위는 1992년 만 25세의 나이에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에서 수여받았다.4) 학위를 취득한 해부터 하버드대학 

경제학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시경제학 이론과 도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연구 활동과 성과는 도시 

성장의 결정요소를 규명하고 아이디어 확산의 중심지로

서 도시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이재열･

김종근, 2023). 그리고 하버드대학의 국가･지방정부 센

터(Taubman Center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와 

광역 보스턴 연구소(Rappaport Institute for Greater Boston)

의 소장을 역임했던 경험이 있고, 다양한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정책 자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Glaeser

에게는 �도시의 승리� 한국어판 표지에 새겨진 “천재 도

시경제학자”란 평가가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월

간중앙, 2017년 1월 30일자; 글로벌이코노믹, 2023년 10

월 9일자).

경제지리학자 Peck(2016:8)의 평가에 따르면, Glaeser

의 경제학적 도시정책 진단과 처방은 “시장을 최우선시

하고 … 여기에 시장의 질서를 감시하는 국가의 (제한된) 

역할을 가미한 질서유지주의(ordoliberalism)”에 기반한

다. 질서유지주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정부의 

기능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경쟁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Beck and Kotz, 

2017).5)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

책은 개별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을 넘어서, 그 영향력

그림 1. Glaeser의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포럼> 기조강연

출처: 저자 촬영(202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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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은행(World Bank, 2009)이나 OECD (2006) 같은 

국제기구에도 미치며 말 그대로 글로벌한 주류(主流)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Peck, 2016; Rossi, 2020). 이에 본 

장에서는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의 논리와 내용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체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

째 절에서는 글레이저노믹스의 대중적 지침서 역할을 

하는 �도시의 승리�를 집중적으로 심문하고, 그다음으

로 최근 출간된 �도시의 생존�에서 제시하는 도시정책 

관련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1. 승리의 도시정책

글레이저노믹스의 도시정책은 다섯 가지의 핵심 주장

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정책 공간, 정책 표적, 선호되

는 도시경제의 기반, 빈곤 대책, 거버넌스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표 1). Glaeser의 구체적인 정책 처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시/교외, 집적/스프롤, 집중/분

산, 사람/장소, 소비/생산, 저숙련/고숙련, 자립/복지, 권

위주의/풀뿌리 등 이항 구도의 대립적 개념으로 구별하

는 이분법 논리를 바탕으로 정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전자의 개념은 도시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

가되어 선호하고 촉진되어야 할 도시 승리의 결정요소

로 인식된다. 그에 반해, 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도시 정부가 거부하고 억제해야만 하는 도시 패배의 원

흉으로, 즉 도시 승리의 타자들로 지목된다.

우선 첫째, Glaeser는 교외화와 도시 스프롤을 통한 도

시화 지역의 확대나 분산보다 밀도를 높여 도시 집적의 

외부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정책의 지향점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도시 권역의 확장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비용 증가 및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의 밀도

를 높이는 수직형 개발은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오염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장려한다. 일례

로, Glaeser는 “자동차 중심의 스프롤 지역보다 엘리베

이터 중심의 혼잡한 도시에 사는 것이 지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단언한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449). 아울러, 교외화와 스프롤은 집적경제의 이익

을 분산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모두에게 유리하지 못

한 조건을 조성한다고 문제시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Glaeser는 스프롤과 교외화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반

도시적” 정책의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449). 이러한 탈규제화의 정책 처방은 

도시 내부와 외부 모두를 대상으로 제시된다. 도시 내부

와 관련해서,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억제하며 주택 가

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도제한이나 용도지구제 등 지방

정부 규제의 철회를 요구한다. 그리고 도시 외부와 관련

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 등 도시 스프롤을 자극

하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국가정부의 탈규제화 노

력도 촉구한다.

둘째, Glaeser는 도시정책의 표적이 장소가 아니라 사

표 1.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의 이분법적 구성

긍정/선호/촉진/승리 부정/거부/억제/패배 정책 수단

정책 공간
밀도와 집적

집중

교외화와 스프롤

분산

도시계획 탈규제화

주택담보대출 지원 폐지

정책 표적 사람 장소

개인/가구 보조금

도시재생 정책 축소

균형발전 정책 축소 

도시경제 기반

소비도시

어메니티

고숙련, 고학력 노동

생산도시

비어메니티

저숙련, 저학력 노동

학교 교육 개선

거리 안전 및 대중교통 개선

빈곤 대책 자립 복지

학교 교육 개선

누진세 폐지

복지정책 축소

거버넌스
권위주의 리더십

하향식

노조, 환경단체, 시민사회

상향식

강력한 시장/리더

참여(풀뿌리) 민주주의 제한

출처: Glaeser(2011, 이진원 역, 2011)에서 Glaeser의 도시정책 관련 주장을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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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도시 간 격차와 위

계질서는, 즉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차별화된 도시체

계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

문에(이재열･김종근, 2023), 쇠퇴하거나 뒤처지는 곳이

라 하더라도 국가와 정부는 그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Glaeser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부의 소

임이지만 가난한 장소들과 허술하게 경영되는 도시들을 

돕는 것은 그렇지 않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 

441) 그 대신 빈곤한 장소의 사람에게 투자하여, 그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에서, 2005

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전례 없는 큰 수

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Glaeser는 연방정부 재원이 투입

되는 뉴올리언스 재건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이재민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주거지를 얻는 데 쓸 수” 있도록 하

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27). 마찬가지로, 뉴욕주의 구산

업도시 버펄로에 투입된 연방정부의 도시재생 기금을 

“뇌물(bribe)”로 표현하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투입

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 그러한 뇌물이 도시 쇠퇴를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 상상이 불가한” 시나리오라

고 평가절하했던 바 있다(Peck, 2016:17). 한 마디로, 쇠

퇴하는 도시의 재생, 보다 일반적으로는 도시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은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셋째, 성공적인 대도시에서 장소의 질을 높

이려는 정책은 어메니티나 삶의 질 개선이란 명목으로 

아주 높게 평가한다. 이유는 오늘날 도시의 활력은 생산

보다 소비에 기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Glaeser

에 따르면, “전형적인 19세기 도시는 공장들이 생산의 

우위를 누리는 장소에 위치했던 반면, 전형적인 21세기 

도시는 근로자들이 소비의 우위를 누리는 장소가 될 가

능성이 높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221) 이러

한 소비도시가 극장, 레스토랑, 패션 등의 풍부한 어메니

티를 제공하고 “놀이터”로서 기능하면서 인적자본을 끌

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똑똑한 사람들

은 도시가 가진 경제적 힘의 궁극적인 원천이며, 그런 

사람들은 … 삶의 질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쓴다”는 것이

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243). 일례로, Glaeser

는 “런던의 [어메니티가] 런던에 … ‘인도 철강왕’ 락시미 

미탈과 같은 … 32명의 억만장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

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 

220-221). 그렇다면 도시의 어메니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치안, 거리 안전, 학교 

교육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상업적 어

메니티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허가 제도나 절차 같은 지

나친 규제를 삼가야 한다며 Glaeser는 다음과 같이 진술

한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도로

와 좋은 학교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소비도시의 중

요성이 확대되면 도시의 지도자들은 거리의 치안 유지와 

공립학교의 수준 향상 같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식당과 극장 역시 숙련

된 인재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들은 안전과 학

교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도 않

다. 이러한 [어메니티]들은 적어도 도시가 그것이 주는 즐

거움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는 한 도시 번영의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243)

넷째, Glaeser는 도시정책이 집적경제의 이익을 촉진

하는 동시에 집적경제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적의 촉진은 탈규제화

를 통한 고밀도화와 인적자본에 매력적인 어메니티의 

개선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인구도 정책적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Glaeser는 특히 도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교육, 직업훈련, 기업가정신 함양에 많이 투자해 그들의 

자립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이 도시가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다.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Glaeser, 2011, 이

진원 역, 2011:452) 이는 도시가 성장하면 저임금의 서비

스업 일자리의 기회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들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가 “사람들을 가난

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도시는 가

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138)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도시

를 떠나고 빈곤층만 남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게 “적선”하는 재분배지향형 복지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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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단언한다(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440- 

441). 누진세에 기초한 복지정책은 부유층의 도시 이탈

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정책 방침으로 

이해한다. 그 대신 교육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투자는 빈

곤층 자녀의 인적자본을 높여 자립의 역량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장소로 옮겨갈 

수 있는 이동성도 높이며 부유층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

는 유익한 정책 수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서술한 네 가지의 정책 방안은 사람

들 사이에서 이익이 갈리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Glaeser는 그러한 “도시 성공 방정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도 요구한다

(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391). 그는 특히 불평등

에 저항하고 높은 세금과 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를 요

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경관 보존을 이유로 고밀도 정책

을 반대하며 교외 스프롤을 조장하는 환경단체에 휘둘

리지 않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레이저노믹스에서는 상향식의 정책 결정 과정보다 강

력한 리더십에 기반한 하향식 거버넌스 모델이 선호된

다. 예를 들어,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싱가포르를 성장과 발전의 길로 이끈 리콴유 총리나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이상 시카고 시장을 맡아 

성공적인 도시재생 리더십을 발휘했던 Richard M. 

Daley처럼 권위주의 정치인을 이상적인 리더십의 형태

로 여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Glaeser는 장기적 도시 쇠

퇴의 흐름을 고밀도 개발의 혜택을 통해 재생으로 반전

시킨 Daley 시장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보스턴과 새너제이 같은 다른 도시들에서 환경보호 운동

가들과 저밀도 개발 지지자들은 도시 지도자들이 건물 신

축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넣어왔지만 데일리 시장은 건물 

신축을 허가해 주었다. … 이런 모든 건설 활동들이 고도

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살 건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거주비가 하락하면 고용주들은 더 낮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에 시카고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데일리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Glaeser, 2011, 이진원 역, 2011:426)

요컨대, 글레이저노믹스는 어메니티와 인적자본의 긍

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집적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규모와 높은 밀도의 도시 성장을 이상적 

도시화의 모습을 파악한다. 사람들이 높은 밀도의 환경

에서 일할 때 더욱 생산적이고, 고학력자들이 집중하면 

생산성의 수준과 성장률을 높이는 인적자본의 유출효과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Glaeser and Gottlieb, 2008). 그래

서 종주성이 높은 도시체계의 모습은 해결해야 할 병폐

가 아니라 정상적인 공간균형 신호이기 때문에(이재열･

김종근, 2023), Glaeser는 도시나 장소 간 형평성을 추구

하기보다 집적을 통해 효율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메니티 → 

인적자본 → 집적 이익 → 도시 성장’의 메커니즘을 자극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작동을 원활하

게 하는 탈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글레이저노믹스의 도시정책은 3장에서 논의하

는 것처럼 “신고전 (미시)경제학적 합리성과 신자유주의

적 정책을 긴밀하게 엮은”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

다(Peck, 2016:4). 이러한 기조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출간된 �도시의 생존�에서도 계속해

서 이어지고 있다.

2. 생존의 도시정책

인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시 세계를 만들

었다. 대면 소통 덕분에 인간은 창의성의 고리를 만들어

냈고 이로써 고대 아테네 철학과 암스테르담의 황금시대 

예술이 탄생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 상업과 기업

가정신과 즐거움이 흘러넘쳤다. … 우리의 도시 지역은 

밀집성의 온갖 악마들, 즉 범죄, 교통 체증, 높은 주거비

용, 전염성이 높은 질병 등과 싸워 이겨야만 번영을 누릴 

수 있다. (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442)

앞 절에서 살핀 �도시의 승리�가 규모와 밀도로 인한 

경제성장과 삶의 개선 효과에, 즉 집적경제의 편익에 초

점이 맞춰진 정책안을 제시했다면, 위의 인용문에 명시

된 것처럼 �도시의 생존�은 “밀집성의 온갖 악마들”, 즉 

집적경제의 비용에 더욱 많이 주목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서 초점 변화는 전 세계 도시를 위기에 빠뜨렸던 

코로나19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6) �도시의 생존� 도입부

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과거에 “도시가 쇠퇴하

는 원인은 … 탈산업화였[지만] 훨씬 위협적인 요인이 나

타났다. [그것은] 바로 … 팬데믹(pandemic)이다.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이 … 밀집성 혹은 근접성인데, 이것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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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20) 이러한 맥락에서 Glaeser는 “경제학의 눈으

로 도시의 삶과 죽음”을 논의하기 위해 David Cutler와 

함께 �도시의 생존�을 집필했던 것이다. 두 학자의 정치

적 입장은 다르지만, “코로나가 도시와 도시민들에게 미

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나은 도시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 … 두 분야가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타협”을 보았다고 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0-31).7)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질병의 문제만 다

루는 것은 아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도시의 생존�은] 도시의 규모 및 밀집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 도시의 어두운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다룬다. 전염병은 세계 무역 및 여행을 통해 도시

에서 도시로, 도시 공간의 복잡한 경계들 안에서 사람에

게서 사람으로 퍼진다. 전염병은 밀집성이 낳은 끔찍한 

악마다. 하지만 교통체증, 범죄, 높은 주거비용 등도 도시 

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런 병폐들이 곪

아 터지면서 도시를 살기 나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25)

위의 인용문만 봐서는 예전과 달라진 도시화의 맥락

에서 기존 입장을 성찰하고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책의 다른 부분에서 저자들은 “훌륭한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해답을 알지는 못한다. 훌륭한 과

학은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고 더 많

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44). 

그러나 생존의 도시정책에서는 기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감염병

과 보건 관련 내용이 기존의 도시정책 제안을 반복하여 

정당화하는 사이에 엉성하게 끼워져 있는 모습에 가깝

다. 정책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을지라도 그 내용은 변하

지 않았다는 뜻이다. �도시의 생존�에서 논리의 흐름은 

대략 이렇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지난 몇 년간 도시 

집적의 불이익이 표면화되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

상에 불과하고 어메니티와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때문에 

도시 집적은 필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라운드의 집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를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개인의 경쟁력과 기

업가정신을 높여야 하며, 집적을 방해하는 도시계획 규

제와 복지정책을 탈피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마

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자면, 그

것을 위해서는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조 등

의 반대에 굴하지 않는 강건하고 실용적인 시정 리더십

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감염병의 문제 이외에도 젠트

리피케이션과 도시 사회의 불평등 문제도 비중 있게 다

루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도시의 생존� 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

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저자들이 집중 조명하는 네 가지

의 “밀집성이 낳은 악마”가 어떻게 분석되고 그에 대하

여 무슨 해결책이 제시되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해본다. 

네 가지 중 처음 두 가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이

슈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다 일반적인 집적의 불이익

과 관련된다. 모두는 �도시의 승리�와 일관되게 이분법

적 사고에 기초한 도시정책 제안과 그에 대한 정당화로 

구성된다.

첫째, �도시의 생존�은 도시의 밀도가 팬데믹에 취약

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역사적 근거와 오늘날의 상황을 

통해서 점검한다. 우선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몰락으

로 이어졌던 정체 모를 전염병이나 16세기 아즈텍 제국

을 멸망시켰던 천연두가 있었기는 했지만, 사회가 정치

적으로 안정되어 격리,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때 도시 대부분이 재기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14

세기 흑사병, 19세기 콜레라, 1910년대 말의 인플루엔자 

이후 도시가 경험했던 회복력에 근거한 주장이다. 저자

들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흑사병이 오히려 

기회와 혜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존자가 더 많은 토

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의 인플

루엔자도 도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시에는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은 밀도와 대면접촉이 중

요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경제가 발달한 오늘

날의 도시에서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그

러한 경제구조에서 직종과 관련된 사회적 계층에 따라 

영향받는 정도가 다른 점도 인식한다.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소수의 

고학력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보다 일상적으로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대다수의 저학력 저소득층 종사자 사이

에서 높다. 이처럼 불평등한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염병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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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된다.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소기업이 절멸했[고] … 팬데믹으로 인한 파산의 폐허에

서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

릴 것”이기 때문이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 

285).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자를 희생시키는 역할만” 하여 새

로운 기업가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지역규제의 그물망”

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 

283-283). 반면에,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높은 세금 때문에 도시를 이탈하려는 부

유층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밀도의 위험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원격 비대면 재택근무의 증가는 집적의 불경제

에 따른 근본적인 전환이라기보다 일시적, 단기적 조정

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미 40여 년 전 Toffler(1984)

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원거리 근무

의 혜택 때문에 도시는 불필요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

었지만, 코로나 위기 전까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을 강조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그러한 일은 19

세기 구심력의 시대와 달리 고속도로와 주택 모기지 지

원 정책, 즉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급하는] 교외화 보조

금”이 촉진한 20세기의 원심력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았

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01). 거리나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위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정보통

신 분야마저도 관련 기업과 제도가 밀집한 실리콘밸리

라는 클러스터의 조성을 자극했다고도 강조한다. 현장

근무와 대면접촉이 생산성, 학습력, 흡수능력, 적응력, 

즐거움을 높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요구되

는 전문성과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저

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거래의 미스터리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 비결은 공기 중에” 있다던 Alfred Marshall의 

오랜 격언의 현대적 증거와도 같다(Glaeser, 2021, 이경

식 역, 2022:324).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원

격근무의 유연성에 더 많이 혜택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콜센터 업무처럼 일부의 단순한 작업은 원격근무를 통

해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실업 피해의 대부분은 저학력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에 집중되었다. 이런 일자리가 

다시 생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저자들은 최소한 전

문직 종사자 업무의 상당수가 도시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 인적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 놀이터 같은 도

시 공간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27). 이는 부흥하는 도시에서 물

가 수준이 임금 수준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

러한 물가와 임금 간의 관계를 “그곳을 더 멋지게 만드

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즉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메니티

가 존재하는 증거로 간주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49). 같은 논리에서, 재택근무가 

계속되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재택근무의 증가로 사무

실 수요가 감소하여 공실률이 높아지면, 임대료가 하락

하게 되어 도시 밖으로 밀려났던 사업자나 “엄격한 건축 

법규 때문에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Glaeser, 2021, 이경

식 역, 2022:333). 이러한 외부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과

한 규제 없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 싸우는 시민운

동”에 도시가 휘둘려 “부자들을 돈을 뜯어낼 돼지저금통

으로만 여기[면] … 사람들은 떼를 지어 그 도시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33). 

셋째, �도시의 생존�은 주거비용 상승과 주민 간 갈등

의 문제를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를 중심으로 조명하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은 수요

와 공급의 불일치, 무엇보다 공간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할 때 주택 가격, 임대료 등 주거비가 상승하

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저자들은 공급 부족의 원

인을 고도제한이나 용도지구제와 같은 규제에서 찾고, 

이러한 규제가 개발업자의 주택건설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해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로스앤젤레스의 주택 가격이 낮

았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캘리포니아가 건설

업자들의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에 캘

리포니아 연안은 건설업자들의 지옥으로 변했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55) 규제 때문이었으며, 그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및 주거비 상승은 내부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외부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가난한 곳에 대한 

투자가 … 남의 집을 빌려 사[는] … 가난한 거주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설명

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56). 이러한 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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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케이션을 둘러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진입 희망자 

간의 갈등도 내부자의, 즉 기존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하

는 규제와 시민단체 활동의 산물로 여긴다. 그래서 젠트

리피케이션 위협에 시달리는 주민과 진입을 희망하는 

개발업자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개발을 

가로막는 반(反)성장 운동가들과 토지 이용 규정을 다루

는 관료” 등 “도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들”을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 

338).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적 차원의 규제가 가난

한 사람들의 기업가정신에 가하는 한계”가 있고(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37), 그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이 

이동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비

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겠다는” 청년층이 늘

어나면서 “생산적인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사라

지기 시작”한 미국의 모습이 그러한 현상의 근거로 제시

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374). 

넷째, �도시의 생존� 저자들은 도시의 내부자와 외부

자 간 갈등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부각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바람직

한 모습을 토론한다.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교육

을 조직하는 학교 행정, 인적자본 육성과 관련된 직업훈

련 이슈에 주목한다. 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시

의 학교”와 “지나치게 징벌적인 법 집행 기관”의 문제가 

“하나로 결합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들도 앞서 제기한 도시

계획 규제, 시민사회 단체, 환경운동가와 마찬가지로 내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외부자의 진입을 배척하는 요

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경찰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이 

그러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로 

이어진 2020년 5월의 George Floyd 사망 사건에 대해 

정의 실현보다 연루된 경찰관 보호에 열중했던 실망스

러운 모습을 부각하며 경찰노조의 문제를 조명한다. 흑

인과 라티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과 과도한 형량 선고와 처벌을 일삼는 사법당

국의 행태도 사회적 약자가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로 비판한다. 

아울러, “도시 밀도가 높[아] … 생산성에는 유리하지만 

계층의 상향 이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빈곤이 

재생산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414). 이러한 빈곤층은 농촌보다 인적자본이 높

은 도시에서 소득을 더 많이 올리지만 “주거비 및 물가 

수준이 높아서 자기가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한다.”(Glaeser, 

2021, 이경식 역, 2022:416)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이

동성 촉진에 적합한 정책 방안은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성공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에 더 많이 투자

하여 교사의 질 향상, 교육과정 개선, 학생의 학업 성취

도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혁신 조치와 

함께, 독일식 도제제도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

련해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것도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증진 방안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개선과 

개혁의 노력에서 교원노조는 교육의 질 개선보다 정년

보장, 임금인상, 연금보장, 노조원 보호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걸림돌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요약해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의 생존�에

서 제시하는 도시정책 방안은 기존에 �도시의 승리�에

서 제안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의 성장과 번

영을 방해하는 “내부자”와 이들의 이기주의 및 님비주의 

행태 때문에 높은 진입의 장벽에 시달리는 “외부자”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이분법이 도입된 것, 그리고 시민사

회에 대한 Glaeser의 반감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보

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정도만이 새로운 변화처럼 보인

다. 이외에 Glaeser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이분법 논

리를 동원하면서 탈규제화, 시장 중심의 해법, 국가 개입

의 최소화에 집착하는 도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3장에서는 그러한 이분법적 도시정책 정책 담론에 내재

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집어본 다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정치성과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

로 글레이저노믹스 담론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III. 비평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에 대한 이 장의 비평은 크

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우선은 담론의 이분법적 

구성이 초래한 네 가지의 중대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모두는 특정한 측면을 우선시하고 그와 대립하는 측면

을 배제 또는 배척하는 상황이 조성한 딜레마와 관련되

어 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글레이저노믹스 정책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 정치의 편향성 문제와 제도적 호

환성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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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분법의 딜레마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여러 가지 이분법적 사고와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정한 면을 이상화하고 다른 측면을 타자화는 담론적 

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책적 딜레마

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특히 

도시/비도시의 구분에 따른 도시 개념화의 적절성 문제, 

정량/정성의 이분법적 인식론이 초래한 편협성과 사회

적 정의(justice)의 이슈, 집적/스프롤의 이분법이 조성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 사람/장소의 이분법

에 따른 정책 믹스(policy mix) 잠재력에 대한 인식 결핍

의 문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 글레이저노믹스의 고밀도 개발과 스프롤 

방지의 정책 담론은 도시와 그 밖의 지역이 명확하게 구

분될 수 있다는 이분법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가정은 배후지역과의 구별이나 단절보다 연속성과 연결

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도시 개념화와 인식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실제로 도시(지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도시

를 독립된 개체로 사고하지 않고, 교외화와 스프롤의 영

역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배후지역과의 연결성에 주목하

며 ‘도농연속체(rural-urban continuum)’나 ‘도시-촌락연

계(urban-rural linkage)’의 관점에서 인식하자는 공감대

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한국도시지리학회, 2020; 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1, 박경환 

등 역, 2023) 인위적 구분을 통해서 도시를 독립적인 개

체로 개념화하면 다른 지역과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보다 거시적인 공간 

범위에서 인접한 복수의 도시권이 합쳐져 하나의 도시

와 같이 기능하게 되는 변화의 양상도 설명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Gottmann(1964)은 이미 1960년

대부터 보스턴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DC에 이르는 지

역이 마치 하나의 광역화된 도시처럼 작동하는 모습에 

주목하며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개념을 제시하였

다. 보다 최근에 Florida(2008)는 광역화된 도시-지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메가지역(mega-region) 

개념을 제시하였다. Florida는 연속된 도시-지역을 식별

하고 이들의 연결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위성영상을 활

용했고, 인구 규모와 생산력까지 포함해 메가지역을 정

의하였다(Bloomberg, 2019년 2월 28일자).8) 이러한 도

시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고려하면, 도시와 교외

를, 그리고 집적과 스프롤을 구분이 가능한 대체재로 가

정하는 글레이저노믹스의 이분법적 사고는 변화한 오늘

날의 도시화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

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 도시/비도시의 이분법적 사고에는 

도시를 통계적 개체로 인식하는 관념이 배태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정량/정성의 이분법적 인식론에서 전자를 

우선시하며 후자를 전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는 모습

도 확인된다. 실제로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의 기반

이 되는 (신)도시경제학 연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메

트로폴리탄 통계지역(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을 기준으로 도시 집적을 정의한다(Glaeser et al.. 2001; 

Glaeser and Gottlieb, 2008). MSA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통계 목적으로 마련한 개념으로서, 최소 인구 5만 명 이

상의 도심을 포함하는 하나의 카운티나 통근권을 형성

하는 등 사회경제적 통합의 정도가 높은 복수의 인접한 

카운티들로 구성된다(Newbold, 2021).9) 

따라서 글레이저노믹스는 정성적인 ‘시티(city)’보다 

정량적인 ‘어반(urban)’ 관념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두 용어는 일상에서 동의어처럼 사용되

지만, 학문적 개념화의 차원에서 어반은 물리적인 개체 

또는 단위로서 도시를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다. 

Pacione(2009)의 설명에 따르면, 정량화된 물리적 단위

로서 어반은 특정한 인구 규모, 경제기반, 행정단위, 기

능적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

는 용어이다.10) 이처럼 정량적 명백함을 추구하는 어반

의 관념에 비해, 시티는 다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훨씬 

더 복잡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용어이다. “경제적 생산

과 소비의 중심,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활동의 무대, 

정부와 행정이 들어선 곳”의 의미를 아우르며(Pacione, 

2009:32), 계량화된 규모, 단위, 범위를 초월하고 정성적

인 측면까지 고려해 도시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

유에서, 시티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차원까지 포함해 

도시적 삶의 양식(way of life)을 부각하는 Wirth(1938)

의 어바니즘(urbanism) 개념에 호응하는 이해의 방식이

라고도 할 수 있다.11) 이러한 시티의 측면이 글레이저노

믹스 정책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

한 맹점은 정량적 기준에 따라 도시/비도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낳은 딜레마로 보인다. 

물론,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에서도 쇼핑, 관광,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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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테인먼트 등 문화적 어메니티와 학교, 안전한 거리, 대

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어메니티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

티적 삶의 양식 일부에 주목하지만, 이들의 혜택이 모든 

도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laeser

가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메니티 패키지

는 대체로 고학력자, 고숙련 인적자본, 중산층 이상 도시

민의 소비 수요와 관련되기 때문에, 글레이저노믹스 도

시정책이 특정한 계층의 도시적 삶의 양식에만 부응하

며 나머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은 배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내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불평등의 고착과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의(justice)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농후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셋째, 글레이저노믹스의 도시정책 처방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즉 저소득층 주거지가 중산층 이상

의 주거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 또한 글레이저노믹스 정책 담론

의 이분법과 결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도제한이나 

용도지구제의 탈규제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과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 집적의 규모와 밀도를 높이고 스프롤을 

억제하는 정책 처방과 관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Glaeser는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의 문제 때문에 도시 주

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탈규제화를 통해 신규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주

택건설을 촉진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

장해왔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발 후 얻게 될 ‘잠재 지

대’가 ‘실제 지대’보다 높은 곳이, 다시 말해 ‘지대격차’가 

커서 개발업자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주

택건설 사업의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

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

다(Smith, 1979; Hamnett, 1991; Lees, 2012). 이런 상황

에서는 기존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

준이 높은 사람들의 주거지로 전환되어 저소득층이 도

시를 떠나 외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즉, 교외의 중산층이 도심으로 들어오고 

도심의 저소득층이 교외로 이탈하며 서로의 주거지만 

맞바꾸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려 교외화와 스프롤을 억제하겠

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게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비스업이 밀집한 

도심부까지 원거리를 통근해야 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

담만 더욱 가중된다.12) 결국, 도시/스프롤의 이분법에 

기초한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은 도시의 젠트리피케

이션과 연동된 저소득층의 교외화를 일으키는 자가당착

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넷째, 글레이저노믹스는 사람지향형 접근과 장소지향

형 접근 간의 오랜 논쟁에서 전자만을 중시하고 후자는 

전적으로 배척하는 이분법을 추구함으로써, 둘 간 트레

이드오프(trade-off)의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각각이 나름의 장단점 모두를 가지

고 있는 도시정책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Pike et al, 

2017; 표 2), 글레이저노믹스는 사람지향형 접근에만 집

착함으로써 이 접근에 내재하는 맹점과 한계를 무시하

며 장소지향형 접근이 가진 긍정적 잠재력을 미연에 차

단해 버린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글레이저노믹스에서 

공간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서 사람이나 기업이 그 위

에서 분급(sorting)되는 물리적 컨테이너 정도로만 인식

되며, 노동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동성을 누

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Glaeser and Gottlieb, 2008). 지

리적 불균등발전과 장소의 차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

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정책은 장소가 아

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시장의 작용을 혼란

에 빠트리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장소 중립적인 공

공서비스나 인프라 투자가 정책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개입은 교육 및 직업

훈련, 기업가정신, 보건의료, 안전, 교통 인프라에 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에서 Glaeser는 인구

가 감소하거나 큰 재난을 경험한 도시의 재건을 위해 투

자할 필요 없이 알아서 쇠퇴하도록 놓아두고, 그 대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자본을 개선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정책이 더 낫다고 처방을 내려왔던 것

이다(2장). 

그러나 이동성의 현실과 정책의 결과는 글레이저노믹

스의 가정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람

의 이동성은 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

은 더 나은 수익성을 찾아 마치 “메뚜기 떼처럼” 신속하

게 이동할 수 있지만(Smith, 1979), 사람은 일자리, 주택 

소유, 얽혀있는 사회･문화적 관계, 장소에 대한 애착 때

문에 자본보다 이동성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람은 특정 장소에 얽매이고 고착될 수밖에 없으며, 이

러한 상황에서 장소를 배제한 도시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구의 지리적 고착성을 무시하면, 비자발적, 

심지어는 강제적 이동의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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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공간 중립적인 정책이라 하여도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역, 산업, 국방, 복지처

럼 장소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국가정책이 그러한 결과

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무역 자유화 정책은 인

적자본 및 지역산업의 여건이 어떤지에 따라 도시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선벨트 도시의 첨단산업 발전

에 유리하게 작용했고(Markusen, 1991), 캐나다의 보편

적 건강보험 제도가 자국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분담에 

압박받았던 미국 초국적기업의 온타리오주 유치에 영향

을 미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Gertler, 2004). 마찬

가지로, 세계 각국에서는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의 발

전적 효과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Chen 

and Hall, 2012; Monzón et al., 2013; Kim and Sultana, 

2015; 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1, 

박경환 등 역, 2023). 이처럼 사람지향형 정책은 특정한 

장소를 표적화하지 않아도 장소 간 차이를 발생하는 정

책, 즉 ‘역지역정책(counter-regional policy)’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소지향형 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Pike et al., 2017). 

실제로 장소지향형 정책은 도시･경제지리학, 지역개

발학, 도시계획학 분야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는 접근

으로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잠재력을 갖춘 접근이다

(Storper, 2013; Storper, M., 2013, 이재열 역, 2021; 표 2). 

무엇보다, 지역의 사회･정치･문화･제도적 맥락과 역사

지리적 경로의존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젝

트를 설계하는 데에 유용하고, 이로써 정책의 효과와 혜

택의 지역적 착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유리하다. 장소를 

표적으로 하는 도시정책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적 

부동성(不動性)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

듯이, 사람의 이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

과 장소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

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증법적인 통합의 관계 속에

서, 장소에 대한 투자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긍정적 파급

효과와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뒤처진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장소지향형 도시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지향형 접근과 장소지향형 접

근을 서로 무관한 별개의 정책 방안으로 여기는 이분법

적 사고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Pike et al., 2017). 한편으

로는 사람과 장소 간의 쌍방향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지향형 접근과 장소지향형 

접근을 적절하게 섞어 통합할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2. 이데올로기 정치와 제도적 호환성의 문제

Glaeser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조 등 시민사회 조직

의 정책 결정 참여를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도시 정치라

고 비판하면서 정책과 거버넌스의 탈정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레이저노믹스 자체가 또 다른 이데

표 2. 사람지향형 정책과 장소지향형 정책

사람지향형 정책 장소지향형 정책

학문적 기반
신도시경제학

신경제지리학

도시(경제)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공간 인식 중립적 컨테이너 착근성, 맥락성, 경로의존성

요소 이동성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노동의 상대적 부동성

사람-장소 관계
독립적 개체

일방적 영향(사람→장소)

변증법적 통합

쌍방향의 영향(사람↔장소)

지리적 불균등발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해결해야 할 문제

정책 수단 지역 중립적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정책 대상
인적자본(교육 및 직업훈련)

보건의료, 안전, 교통 인프라
뒤처진 도시와 지역

정부의 역할 개입의 최소화 적극적 개입

출처: Pike et al.(2017:187-190)을 정리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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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의 정치,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정책 패

키지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사회, 정치, 

문화, 환경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경제를 우

선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시장의 탈규제화, 무역의 자

유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 기업과 개인의 경쟁

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자산의 민영화, 공공지

출 최소화 등의 정책 교리로 구체화된다(Peck and Tickell, 

2002; Harvey, 2005; Peck and Theodore, 2015).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글레이저노믹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Glaeser가 꾸준하게 지지하고 있는 시장과 경쟁의 원리

에 기반한 해결책, 도시계획의 탈규제화, 교외화 보조금 

폐지와 같은 도시정책 처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글레이저노믹스의 정책 패키지를 앞에서 나열한 “신자

유주의 밈(neoliberal meme)”들이 도시화되어 있는 양상

으로 평가하는 논객도 있다(Davidson and Gleeson, 

2013:54). 

글레이저노믹스에 내재하는 정치성과 관련해, Glaeser

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스스로가 더욱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산물인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시카

고대학 경제학과는 1970년대부터 케인스주의 접근과 정

책에 대항하는 반동혁명을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이데올

로기의 학문적, 사상적 본산으로 평가받고 있다(Yergin 

and Stanislaw, 2002). 이곳에서 국가 개입보다 자유시장

의 원리를,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우선시하며 반동

혁명을 이끌던 인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Milton Friedman이었고, 그의 유산은 Glaeser가 1988~ 

1992년 수학할 당시에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적자

본 이론가 Gary Becker나 Robert Lucas 등의 교수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13) Peck(2016:5)에 따르면, 바

로 이곳 시카고대학에서 “자유시장 논리를 한없이 적용

하고, 미시경제적 테크닉을 확장하며, 국가를 불신하는 

… Glaeser의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글레이저노믹스의 

지식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적 토대는 Friedman

이 사망했을 때 Glaeser가 한 신문에 기고한 다음의 추도

사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Friedman은 공산주의에 대항해 자유의 승리를 이끈 지식 

지도자였다. 어떤 누구도 그보다 많이 정통 케인스주의의 

신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통화주의 … 정책을 확립하는 데

에 공헌하지 못했다. 그러나 … Friedman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를 추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유를 향

한 그의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다.14) (New York Sun, 2006

년 11월 20일자)

Friedman이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 개혁,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등 국가적 이데올로기 

“전쟁”의 지적 토대였던 것처럼(Yergin and Stanislaw, 

2002), 글레이저노믹스가 오늘날 도시 스케일에서 수행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국지적 시가전에 동원되고 있

는 양상이다. 여기에서는 세계적 연결망과 영향력을 가

진 보수주의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의 역할이 중요하다(Peck, 2016). 맨

해튼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교리에 충실한 우

파 인플루언서 학자를 육성하면서, 이들의 연구 성과가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중화될 수 있도록 

흥행 및 마케팅 전략을 지원해왔다. Glaeser는 1990년대 

말부터 맨해튼연구소 활동에 동참해왔으며, 이를 통해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의 업적이 대중화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론에서 소개

했던 바와 같이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와 같이 시장주의

를 옹호하는 경제언론 기관이 글레이저노믹스 확산의 

중요한 노드(node)이자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러한 “자본의 문화적 순환(cultural circuit of capital)”을 

촉진하는 행위자들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식 마케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Thrift, 2005).15) 따라서 Antonio 

Gramsci의 말을 빌리면, Glaeser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

책 확산과 정당화에 적극 참여하고 공헌하는 ‘유기적 지

식인(organic intellectu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와 결부된 글레이저노믹스

에서 제시하는 도시정책이 ‘공간적 케인스주의(spatial 

Keynesianism)’의 제도적 유산과 경로의존성을 보유하

고 있는 국가와 장소의 맥락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Glaeser는 도시 간에 규모를 달리

하여 분급되는 차별적인 공간균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가정하면서 고밀도 대도시 중심의 집적이 국가 전체

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Glaeser and 

Gottlieb, 2008; 이재열･김종근, 2023), 그러한 형태의 공

간균형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여도 거기에 교란을 일으

켜서 지역 간, 도시 간 균등화를 추구하며 공간적 케인스

주의를 고수하는 국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간적 케인

스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역량과 산업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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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분포가 지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량, 생산성, 소득의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

과를 극대화하려는 지역정책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Martin and Sunley 1997; Brenner 2004).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이후 

해안과 내륙 간, 도시와 농촌 간, 성(省) 간 불균등발전

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이른바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후에 원자바오 전 총리가 ‘중원

의 부상’을 천명하며 중부의 내륙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적이 있고, 이것이 최근에는 내륙의 거점을 통

해서 세계적 연결망을 확대하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이

어져 왔다(Wu, 2015; 이충배･이종철, 2017; Shi, 2018; 최

진백, 2020).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

원회 출범으로 이어져 왔다.16)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

통령은 2023년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를 주재하며 

공간적으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

다고 말했던 바 있다(노컷뉴스, 2023년 10월 27일자). 발

언에는 국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효율성과 지

역 간 균형을 지향하는 형평성의 원칙을 동시에 추구한

다는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측

면은 “공정[한] 기회” 접근성과 “국토와 인적자원 … 모두

[를] 활용”해야 한다는 다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노컷뉴스, 2023년 10월 27일자).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

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

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

업, 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는, 일부 도시의 집적과 경쟁

력을 키우고자 하며 뒤처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

는 글레이저노믹스 정책이 광범위한 국가사회에서 공감

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

책은 어쩌면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 사회에만 적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글레이저노

믹스의 지식 기반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에서는 공간적 균등화(equalization)나 평준화(balancing)

를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고, 그 대신 도

시나 지역 스케일에서 차별화(differentiation)와 집중화

(concentration)를 우선시하는 글로컬화된 경쟁국가(com-

petition state)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Brenner, 2004). 이

런 곳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버넌스 형태가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에서 권력의 지

방 이양을 촉진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방향으

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스케일의 형태도 국

가 중심의 단일성(singularity)에서 로컬화 및 글로벌화

의 과정 모두와 긴밀하게 연동된 글로컬화의 다중성

(multiplicity) 형태로 변형되었다. 같은 이유에서, 도시 

행정의 구조도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등질화된 균일화

(uniformity)로부터 개별적 특색이 강조되는 맞춤화

(customization)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제도적 조건에서 형성된 지식과 정책 

방안이 그와 다른, 특히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여전히 중

시되는 제도적 환경에서 얼마만큼이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일례로, Glaeser는 거버

넌스의 지방 분권화(탈중심화)가 명확한 미국의 상황을 

근거로 도시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부유층의 

유입이나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조세, 교육, 직업훈

련, 복지 제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운영,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세율이나 정책의 

도시 간 차이로 인한 인구 이동의 가능성이 작을 수 있

다.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도시 스케일에서 탈규제

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야기다. 

그림 2. 서구 사회에서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진화 경로

출처: Brenner(2004:106)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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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은 정책 공

간, 정책 표적, 도시경제 기반, 빈곤 대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섯 가지 핵심 주장으로 구성된다. ① 교외보다 

도시 집적을 더 중요한 정책 공간으로 인식하고, ② 도시

정책의 표적은 장소보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③ 도시경제의 기반과 관련해서는 생산보다는 소비

를 우선시하며, ④ 도시 빈민 대책은 복지정책을 탈피해 

교육, 직업훈련, 기업가정신에 의한 자립의 증진을 선호

한다. 이러한 도시정책에서 ⑤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의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하향식의 권위주의적 시정 리더십을 보다 효과

적인 거버넌스 양식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은 도시/교외, 집적/

스프롤, 사람/장소, 소비/생산, 자립/복지, 권위주의/풀

뿌리 등 이항 구도의 대립 관계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

적인 타자를 구별하는 이분법 논리로 정당화된다. 그러

나 특정한 면을 이상화하고 그에 반하는 다른 측면을 타

자화하는 담론적 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정책적 딜레마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측면은 도시/비도시에 기초한 도시 개념화, 정량/정

성적 인식론이 초래한 정의(justice)의 문제, 집적/스프롤

의 구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가능성, 사람/장소 이

분법에 의한 정책 믹스(policy mix) 거부의 태도를 통해

서 확인했다. 아울러, 글레이저노믹스 정책에 신자유주

의적 이데올로기 정치와 (공간적 케인스주의와 관련된) 

제도적 호환성의 문제가 내재하는 모습도 포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글레이저노믹스에서 

제시하는 정책 처방을 무작정 추종, 수용, 적용하는 행태

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도시에 대한 관

심을 되살리며 대중과 소통하는 가운데 Glaeser가 공헌

한 사실은 마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명성에 기대어 글레이저노믹스가 무결점의 

정책안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그가 제시하는 도시 성장의 

메커니즘이 국가와 지역에 따라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이재열･김종근, 2023). 그래서 인간과 장소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서 장소를 철저히 무시, 배제, 배척하는 태도는 받아들이

기 힘들다. 공간적 불균등발전을 당연시하며 쇠퇴하는 

도시들은 쇠퇴하게 내버려 두고 성공하는 도시만 지원

하라는 조언은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지

역개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의 필요성을 무시하

며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도시와 그 이외의 

지역 간 공간적 연결성과 지리적 관계성을 고려하지 못

하고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권

위주의적인 (어쩌면 독재 친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옹호는 이 시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다.

이와 같은 글레이저노믹스 도시정책의 맹점과 잠재적 

위험성을 부각한 데에서 이 논문의 학술적, 정책적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글의 서두에서 논의한 것처럼, 글레이

저노믹스 도시정책 담론이 무결점의 정설인 것처럼 여

과 없이 수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글레이저노믹스의 경험적 근거에 집중했던 다소 실

증주의적인 기존의 비판적 연구와 달리(이재열･김종근, 

2023),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글레이저노믹스 도

시정책 담론의 이분법적 구성을 해체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지

식과 담론 형성의 업스트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확산

의 다운스트림에서 지식과 담론이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에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텍스트 기반의 비평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글

레이저노믹스가 우리나라의 구체적 장소나 도시와 관련

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제의 공간/

장소 만들기에 활용되며, 무슨 결과를 낳는지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탐구 과제이다. 이러한 탐구에서는 

‘정책 모빌리티(policy mobility)’의 관점이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McCann and Ward, 2011; Peck and 

Theodore, 2015). 아울러, 정책 담론 확산 과정이 어떠한 

제도적 인프라의 중재를 통해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과 

연계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Thrift, 2005; 이

재열, 2022). 

註

1) Peck and Theodore(2015)는 빠르게 확산하는 신

자유주의 도시정책을 패스트 푸드(fast food)를 

연상시키는 ‘패스트 정책(fast policy)’으로 칭했

던 바 있는데, 이에 착안해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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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특히 영어권 대중 서적의 빠른 번역, 배급, 

수용의 과정을 ‘패스트 번역’으로 불러보았다. �도

시의 승리�는 2011년 2월 10일에 출간되었고 같은 

해 6월 27일에 한국어 번역판이 나왔다. 2021년 

9월 7일에 미국에서 출간된 �도시의 생존� 한국어 

번역서 출간일은 2022년 11월 2일이었다. 이러한 

패스트 번역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가치사슬과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는 주목이 필요한 흥미로운 연

구주제이다. 

2)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매일경제에서 1997

년부터 개최해 온 연례행사로서, 세계적인 비즈니

스 컨설팅 기업,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싱크탱

크와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의 미래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이재

열, 2022). 비전코리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

식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https://visionkorea.

mk.co.kr/intro.php).

3) Jacques Derrida는 해체(deconstruction)를 언

어와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문제화하는 비판적 사

유의 양식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의미를 존재

(presence)나 절대적 진리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

는 서양 철학의 욕망, 즉 로고스중심주의(logos-

centrism)를 문제시했다. 로고스중심주의를 통해 

절대적 진리가 위계적인 대립의 방식으로 구조화

되며, 한쪽 면을 높게 평가하고 그에 반하는 측면

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https:// 

plato.stanford.edu/entries/derrida/#Dec). 해

체적 사유의 가치는 그러한 이분법적 담론 구성을 

발견하고, 기존의 위계를 역전시키며, 열등하다

고 치부된 측면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정의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Derrida의 사상은 포

스트구조주의 인문지리학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

쳤는데, 대표적으로 Gibson-Graham(1996)은 좌

파(비주류)와 우파(주류)를 막론하고 임금 노동,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 시장 판매를 위

한 상품을 우선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노동, 기업, 상품에 기반한 경제를 무시하

는 ‘자본중심주의(capitalocentrism)’적 담론에 

의존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인 다른 

경제들(different economies)에서 경제적 진보의 

희망, 가능성, 잠재력을 찾고자 했다(이재열, 2016).

4) Glaeser의 상세 이력은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홈

페이지의 교수진 정보와 여기에 공개된 이력서

(Curriculum Vita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scholar.harvard.edu/glaeser/home). 

5) 질서유지주의는 독일 특유의 자유경제 정책 이데

올로기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과도한 카르텔 경

제와 나치 정권의 강력한 국가주의 및 권위주의 

개입 정책의 부작용 대한 반응으로 등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의 특징적인 성격

으로 일컬어진다.

6) �도시의 생존�집필은 2020년 5월에 착수하여 이

후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7) Cutler는 민주당의 보건정책을 자문하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고, Glaeser

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도시 정부 정책을 자문하

지만 보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다.

8) Florida는 “두 개 이상의 메트로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고, 연간 3,000억 달러 이

상의 생산력을 가진 연속된 불빛 지역”을 메가지

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메가지역 개념에 대한 상세

한 설명과 세계적 사례는 Bloomberg(2019년 2월 

28일)의 시티랩(City Lab) 기사를 참고하자.

9) 이처럼 MSA는 도시지역의 연속성을 일정 정도 고

려한 개념이지만, 앞서 언급한 메갈로폴리스나 메

가지역처럼 보다 광역화된 도시지역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0) 인구규모와 관련해 인구수나 인구밀도의 기준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

다. 경제기반 요건에서는 비농업적 활동의 종사자 

규모나 비율이 이용되고, 행정단위는 국가에서 법

과 제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도시 지역의 범위

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계로 정하기 어려운 기

능적 관계를 기준으로 어반의 범위가 정의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통근량과 통근권 데이터가 주

로 이용된다. 미국의 MSA를 기능적 도시지역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1) Wirth(1938)는 20세기 초반 시카고의 모습을 통

해서 어바니즘을 특정한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며, 

전통적 커뮤니티의 와해, 익명의 타인과의 근접한 

생활, 개인적 삶의 파편화, 도덕적 질서의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삶의 다양화 등을 경험하는 장

소로서 시티의 모습을 강조했다.

12) 이런 상황에서는 Glaeser가 강조하는 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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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심부 학교 교육 강화는 

Glaeser가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에서 학교 교육

은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메니티로 기

능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사회･문화적 어메니

티 수요가 지대격차만큼이나 중요한 젠트리피케

이션의 원인이라는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널

리 알려진 사실이다(Ley, 1986).

13) 이들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로 통칭되는데, 진

화론을 수용해 도시의 ‘자연지역’을 탐구하며 도시

지리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20세기 초반

의 시카고학파 도시사회학자들과 혼동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14) 이 추도문의 출처는 현재 아래의 맨해튼연구소 홈

페이지 링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https://manh

attan.institute/article/friedmans-work-in-n

ew-york).

15) Thrift(2005)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물질적 자

본의 투입을 통한 산출에 의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본의 축적과 긴밀하게 결부된 

담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혁신, 창조성, 인

적자본 등과 관련된 경영 담론의 확산이 어떻게 자

본의 축적에 관여하는지에 주목했고, 이러한 담론 

확산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경제학, 경영대

학원, 경제 미디어, 비즈니스 구루(guru), 컨설팅 

기업, 싱크탱크, 관료사회 등을 하나로 묶어 통칭

하는 개념으로 ‘자본의 문화적 순환’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M - C ... P ... C’ 

- M’의 자본 순환 과정이 그러한 축적을 정당화하

는 담론의 확산, 즉 문화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이다.

16) 중앙집권화된 국가 스케일에서의 조정이 예전보

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하여도, 한국에는 여전

히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제도적 잔상이 강렬하게 

남아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공간 

격차 해소가 지역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러한 

목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

가 수준의 도시･지역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

회 설립과 운영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글로벌도시 도

약, 클러스터 개발, 지역혁신체계 확립, 창조도시 

육성 등의 형태로 서구의 글로컬화된 경쟁국가 전

략이 일부 수용되기는 했었고 이들과 국가균형발

전 목표 간의 제도적 호환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Lee, 2009; 이재열, 2022), 

균형발전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최근 윤

석렬 정부에서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

범시켰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

방시대”의 비전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는 기존의 공간적 케인스주의 지

역정책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지방시

대위원회,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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